
세계 최저 출산율,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2023년 5월 8일(월) 14:30~17:00

건전재정포럼 제36차 정책토론회

국화실





* 사회: 이계민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14:30 등록 및 감염병 예방 조치

14:30∼14:40
인사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건설교통부 장관)

14:40∼15:20
주제 발표 : 지금의 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5:20∼16:20

지정토론

∘노승은 경력단절여성

∘최성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16:20∼17:00 질의 및 종합토론

진 행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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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지금의 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최 슬 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3 -





지금의저출산상황에서
벗어나려면

2023. 4.

최슬기

저출산문제를어떻게보아야할까?

 대다수청년세대에게결혼과출산은절대적인규범이아니라, 선택의문제

 지금의저출산은, 상당수청년들이여러현실적제약때문에바라는시기에, 
바라는만큼연애도, 결혼도, 출산도선택하지못하는상황

 이상적상황과현실간의간극만큼, 청년세대의어려운현실을보여주는것. 
따라서지금의저출산을청년세대의비명소리로이해해야

 국민의기본권인행복추구를위해, 연애도결혼도출산도바라는만큼할수
있도록국가는제도개선등실질적지원을노력해야

헌법제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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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얼마나결혼과자녀를원하는가?  
원하는만큼선택하고있는가?

 (결혼경험이없는 25-49세미혼남녀에게물었습니다)

귀하는결혼이하고싶으십니까?

사례수 예 (%) 아니오 (%)

1차조사 (2021.2)

남성 475 65.5 34.5

여성 433 46.2 53.8

2차조사 (2022.6)

남성 458 65.7 34.3

여성 376 47.3 52.7

자료: 코로나19시대, 한국인의가족및결혼가치관조사, KDI국제정책대학원인구정책실

사례수 예 (%) 아니오 (%)

144 76.4 23.6

162 67.3 32.7

144 74.3 25.7

133 66.2 33.8

분석대상을연애중인경우로한정

미혼남성의 2/3, 미혼여성의절반가까이가결혼을하고싶어했다.
연애중인경우에는결혼이하고싶다는비중이크게올라갔다. 특히여성의경우에도연애중인
경우에는 2/3가결혼이하고싶다고답했다

<참고자료>

25~49세한국인성인남녀의이상자녀수는?
Obs. 평균 0 (%) 1 (%) 2 (%) 3 (%)

1차조사 (2021.2) 2,000 2.05 6.10 10.55 61.40 21.95

2차조사 (2022.6) 2,000 2.09 3.60 10.20 65.00 21.20

Obs. 평균 0 (%) 1 (%) 2 (%) 3 (%)

기혼

1차조사 959 2.18 2.29 9.18 61.94 26.59

2차조사 1,011 2.19 1.29 8.51 65.68 24.53

미혼 (비동거)

1차조사 908 1.92 10.13 11.45 60.57 17.84

2차조사 834 1.96 6.47 11.99 64.15 17.39

 이상자녀수는 2명이라고응답한경우가절반이상
 기혼자의이상자녀수평균값이미혼자의경우보다조금더크지만,
 비동거중인미혼자만으로한정해도이상자녀수평균값은 2명가까이를기록

 현실적어려움때문에원하는만큼출산을하지못하고있는상태

자료: 코로나19시대, 한국인의가족및결혼가치관조사, KDI국제정책대학원인구정책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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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의필요성

국민에게출산은의무가아닌권리.
국가는이러한국민의권리를
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노력할
의무가있다

 1994년 카이로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출산을기
본적인권으로결의. 

 특히여성의자기결정권을그중요한요소로인식. 
이후출산을개개인의권리로보는것은국제인구
학계의보편적이해

 현재의초저출산은 "원하지않은선택”

기존의접근방식은달라져야한다

 저출산문제는국민의책무인가권리인가?

 제도개선이나실질적지원없는출산장려는반감만초래

 청년세대, 특히젊은여성을도구적으로바라보는시각에바탕을둔정책은
반감만불러올뿐정책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에서

제5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

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

다.

제7조의2 (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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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년간저출산대응예산에 332조(2006~2022), 
그런데효과는?

예산규모(조원) GDP 대비비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15 14.7 0.89 438,420 1.239

2016 21.4 1.23 406,243 1.172

2017 24.1 1.31 357,771 1.052

2018 26.3 1.39 326,822 0.977

2019 36.6 1.90 302,676 0.918

2020 44.4 2.29 272,337 0.840

2021 46.7 2.25 260,562 0.810

2022 51.7 249,031 0.78

출처: 대응예산규모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출생아수, 합계출산율은통계청출생 ·사망통계보도자료. 형태는발표자가재작성

저출산에대응하는예산규모는 2016년부터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모두하락세가심화되고있는상황. 
보다효과적인정책수립이필요

2023.4.25. 국회국가현안대토론회국회예산정책처발표자료

일자리주거등전반적인청년지원정책은급증했는데무엇이문제였는가
출산양육지원은소폭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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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의방향은?
 청년이원하는일자리, 주거는?

 복지정책이전에노동시장, 주거시장정책이제대로추진되어야

 출산, 양육지원정책은?

 실질적지원을강화해야

 체감도가높아야

 정책대상자라면, 그대다수가혜택을입고, 그크기도상당해야

갖가지제한으로정책대상자를축소하고(소득제한, 자녀수제한, 자녀연령
제한등), 사각지대가넓으면(비정규직, 자영업등) 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현재의저출산상황은특정지점의문제가아니라결혼, 출산(첫째아부터
다자녀까지)의전반적인과정전체에서문제가발생중

변화를느끼기어려울정도로조금씩변화하는방식으로는청년의생각과
행동이달라지기어려움. 체감할수있는정책변화가필요

저출산정책의방향

청년세대의부모됨역량을증진시킬수있도록제도개선과
지원이필요
 자녀를출산하고, 부모로서자녀를양육할수있는역량강화필요

 자녀양육은부담이지만동시에기쁨의원천

 정부가부모역할을대신하는것은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않아

 정부는규제나의무화보다는정책방향이합리적인선택사항이될수있는
방안을찾아야 (Nudge정책)

 “미래를 (배우자, 자녀와) 함께살아볼만하다”라는생각이들도록, 청년들이
자신감(역능감)을가질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주는정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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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됨역량강화방안: 아빠들의육아참여

 아빠들의육아참여

 주양육자를엄마한사람에서아빠까지

두사람으로확대; 독박육아깨트리기

 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함께공유하기

 일과돌봄을함께하다보면충돌이발생

 우리나라의현실은일가정양립이어려워서일을포기하거나(경력단절), 
출산을포기하는(저출산) 파괴적인상황. 

 저출산을벗어난선진국들은이두가지역할수행의결과가파괴적이지않음

 어려움이사회적약자인특정집단(여성)을중심으로존재할경우문제
해결이되지않음. 모두의문제로전환되어야역할충돌을감내할수준으로
사회가변화가가능

독일의
성공사례

 독일출산율의회복요인

 이민자의높은출산율

 2010년대 독일경제의성장

 성평등의식의확산 <<< 아빠들의육아참여 <<< 육아휴직제도의변화

 2006년도에는 3.5%에 불과했던남성육아휴직사용자비율이
2014년도에는 34%로 증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연도 합계출산율

2021 1.58

2020 1.53

2019 1.54

2018 1.57

2017 1.57

2016 1.59

2015 1.50

2014 1.47

2013 1.42

2012 1.41

2011 1.39

2010 1.39

2009 1.36

2008 1.38

2007 1.37

2006 1.33

2005 1.34

2004 1.36

2003 1.34

2002 1.34

2001 1.35

2000 1.38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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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는정체성은잘형성되고있는가?
 역할정체성이론

 역할전이기에새로운정체성을형성하려면
최소수준이상의물리적접촉의시간을
확보하고이를직접경험할필요가있다 (Stets & 
Burke 2000)

 출산이라는사건만으로아빠라는
정체성(새롭게만들어진영역과그영역에
걸맞는역할정체성)이형성되는것이
아니다

 여성의경우는출산을직접경험하고
산후조리와신생아육아기를거치면서
모성이라는새로운역할(Role)을 경험하고, 
태도(Attitude)를형성하며, 관계 (Relation)를
재구축하게됨. 이를통해 ‘엄마’ (전업맘의
경우)로, 혹은 ‘엄마노동자’(워킹맘의 경우)로
자신의정체성을재구성하는것이용이

 한국의아버지?

”…저기걸어가는사람을보라나의아버지, 
혹은당신의아버지인가? 가족에게소외받고
돈벌어오는자의비애와거대한짐승의
시체처럼껍질만남은권위의이름을
짊어지고비틀거린다.

집안어느곳에서도지금그가앉아쉴자리는
없다.
이제더이상그를두려워하지않는아내와다
커버린자식을앞에서
무너져가는모습을보이지않기위한남은
방법이란침묵뿐이다.

우리의아버지들은아직수줍다. 

그들은다정하게뺨을비비며말하는법을배운
적이없었다…”

출처: Next 1집. Home. <아버지와나> 중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은일가정양립이어려운시기에잠시일터를떠나돌봄에
집중할수있도록하고, 다시원자리에복귀할수있도록하는제도

 자녀출산으로만들어진새로운환경에적응하고, 이에맞춰새로운
역할을습득하게해주는시간을제공하는제도

 보편적으로, 엄마뿐아니라아빠에게도육아휴직이필요한이유

 흔히들남자들이집안일을도와준다고말하는것은이러한경험시간이
부족이역할수행을보조자로서만기능하게만들기때문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중당사자는경력단절과, 소득감소를경험. 
기업에서는업무자공백이나, 대체자고용시추가비용이발생

 육아휴직자에대한차별적시각발생가능

 보편적으로육아휴직이사용될경우에는차별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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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효과 Brighhouse & Wright 2008

 부정효과. equality-impeding policies
 Unpaid, Mothers-only

 긍정효과. equality-promoting policies
 Paid, create incentives for men to get involved in caregiving activities

우리나라는육아휴직의소득대체율이높지않고, 여성중심으로육아휴직이이루어지고있음

 통상임금 80% 지급. 하지만최대 150만원한도

 2023년도적용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월급으로환산하면 2,010,580원

 2021년감사원자료에따르면, 2019년기준육아휴직의임금대체율은통상임금대비 45.6%에불과

 광범위한사각지대의존재

 소득대체율상향(한도대폭상향)이필요하지만, 그이전에대기업/공공기관중심의육아휴직사용을
보편화하는것이필요

지금은육아휴직의긍정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

 한사람의백걸음보다, 백사람의한걸음씩이중요한시점

 육아휴직이남녀모두에게서보편적으로중소기업에서도사용되도록정책재설계필요

대다수남성들이육아휴직을경험하게하려면?

 육아휴직보다는, 출산휴가를활용하는것이어떨까?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여성은출산을전후하여 90일간유급휴가

 아빠는…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

 출산의주체를여성(엄마)으로만생각하는것은낡은사고방식

 출산의주체를남성(아빠)으로도확장필요

출산을생물학적인사건으로만보는것이아니라, 출산을통한새로운관계및
역할형성이라는사회적사건으로본다면, 남성도출산의주체가될수있음

 아빠도출산휴가를한달이상길게갈수있다!!!

 남성육아휴직할당제/의무화방식은청년남성들의협조를얻기어려워

 의무를부과하기보다는권리로접근필요

 현행육아휴직제도는그대로유지및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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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아빠출산휴가 30일도입
 육아휴직이아니라출산휴가의형태로

 휴직이선별적이라면휴가는보편적 / 휴직보다는휴가가권리로서인식하기쉬워

 자녀출산시점부터한달이내에쓰기시작

 출산초기가가장도움이절박한시기 / 변화된상황에맞춰새로운규칙이만들어지는
시기

 휴가기간은최소한달

 아빠라는역할에익숙해지는데필요한최소일자

 복귀후긍정효과가지속될수있는최소일자

 대체자없이업무공백을버틸수있는최대일자의접점

 다들바쁘게일하는한국적현실에서한달휴가도어려운직종이나업무도존재,

 하지만출산시기는대략예측가능하므로미리준비한다면상당수한달은가능, 향후확대기대

 100% 임금보전되어야; 통상임금 100%, 상한 5백만원; 전액정부재정지원

 소득감소없어야대다수가사용가능 / 다수가사용해야조직문화가변화

가정에서돌봄문화, 일터에서조직문화가변화하는시작점으로기대

아빠출산휴가한달의기대효과는?

 역할변화: 일터와가정두곳모두에서

 태도변화: 일터와가정두곳모두에서

 관계변화: 일터와가정두곳모두에서

 장기지속효과

 이를통하여일터와가정에서역할충돌약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출산율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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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가정내변화: 1단계, 역할의변화
 육아휴직한달기간동안,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직장에서벗어나가정에전념한채로

주양육자로서경험

 출산직후산후조리시기에는엄마의육아와가사참여에물리적제약이있음. 특히큰아이가

있을경우주양육자로서아빠의역할이중요

 가사와육아에필요한기본기술습득. 아빠도주양육자로서자신감확보

<참고자료>

가정내변화: 1단계, 역할의변화
 주어진역할은복직후에도유지되어가사와육아에지속적으로참여

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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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변화: 2단계, 태도의변화
 가사및육아노동의필요성및어려움인식. 아내의상황에대한이해증진

 아버지역할에대한인식변화

 가사와육아에보조자가아닌, 주책임자로서적극적으로참여

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참고자료>

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가정내변화: 3단계, 관계의변화
 자녀와애착관계형성, 동시에자녀도아빠에대한선호도증가

 자녀에대한이해도증진: 자녀의소소한특성하나하나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애착관계형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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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가정내변화: 3단계, 관계의변화

 부부관계의발전: 출산과양육을함께경험하면서부부공동체의결속강화. 

 자녀를중심으로노부모와관계접촉도증가및발전

 지역사회육아공동체형성

<참고자료>

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일터에서변화: 1단계, 역할의변화
 비록한달간의짧은기간이지만경력단절을경험

 과거에는육아휴직이주로여성만의일이었다면남성도자녀가태어나면경험하게되는
보편적인일로변화

 ‘아빠노동자’라는 정체성형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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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일터에서변화: 2단계, 태도의변화
 ‘엄마노동자’에 대한이해도증진. 이를바탕으로여성에대한배려강화

 기존성별고정된역할관념에서벗어나, 부모역할을배려하는문화형성

 자녀출산과부모역할이갖는긍정적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인식하고동시에이를위한
부담을조직전체가분담하는기업문화형성

<참고자료>

남성육아휴직 1개월사용자인터뷰결과

일터에서변화: 3단계, 관계의변화
 ‘사내육아공동체형성가능성 (아빠들끼리 육아정보공유)

 회사에대한애사심증대 (회사로부터 배려받는다는고마움표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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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됨역량강화; 
근로시간단축/ 돌봄참여시간확보

 장시간근로에서벗어나근로시간단축필요

 시간주권확보필요; 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

 초등학교정규수업후돌봄서비스도필요하지만, 부모들이원하는것은스스로
돌볼수있는시간을갖는것

 돌봄을맡기다보니, 육아비용이증가

 축구클럽에가입했다. 운영방식은매우
단순하다. 남녀불문, 나이와거주지역이비슷한
아이들 7, 8명을한팀으로묶는다. 시즌별 $150을
낸다. 그돈으로유니폼을맞추고, 클럽운영
경비로사용된다. 한시즌은 8주로구성되고각팀
별로일주일에두번씩모인다.

 이모든게 $150로 다충당이될까? 코치, 각팀의
매니저, 심판, 운영위원등이모두아이들의
부모였다. 즉, 자원봉사가이클럽을운영하는
핵심요소인것이다. 아무래도축구이다보니
엄마보다는아빠들의자원활동이확실히많았다.

 평일한차례진행되는연습은보통 오후 5, 6시에
시작한다. 운동장에 5시까지나오려면코치
아빠는회사에서 5시전에는출발해야할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29
3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
ign=top1&CMPT_CD=E0026&fbclid=IwAR0pw2IL-wa7PM0JA594p0_LizVlf9F4qa3-
8zycAfIjKJeWaPphBSTiIM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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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을양립하게하려면

 두영역간경직성완화가필요

1. 영역간투과성(permeability) 제고 (일터에서가정사를, 가정에서업무를볼수
있도록하는것)

2. 영역간유연성(flexibility) 제고 (일터에서가정으로, 가정에서일터로변환이
용이하게하는것)

3. 영역수호자(Border Keeper)의역할에개입 (일터와가정에서공동영역관리자로서
주관할수있어야)

 유연근무제

 통상의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근로자와사용자가근로시간이나근로장소
등을선택·조정할수있게하는것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량 / 근무연속성을조정하는것

 유연성만으로충분한가?

 불규칙하거나잦은야근/특근보다는정시퇴근이더중요하지않나?

 시간주권의강조필요; 내가일하는시간은내가정한다

시차출퇴근제 + 30분점심시간 + 일일 7h50m 근로

 8~12시근무, 12시~12시반점심, 12시반~4시20분근무 (4시20분퇴근)

 시차출퇴근제 (이미도입되어있음)

 점심시간선택가능(30분~1시간 30분), 유럽은상당수나라가점심 30분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무급휴게시간을보장의무화. 
소득감소없이일일근로시간을 10분만줄여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일찍퇴근후부모의아이돌봄참여가가능

 이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 근로자의재량권중시되어야

 기업문화의변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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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됨역량강화; 난임지원강화

 난임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2021년기준난임진단*을받은부부는 25만
1,390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정부의난임시술비지원을받은신생아수는 2021년출생아총 26만 500명중
8.1%인 2만 1,219명으로 2006년 5,453(1.25)에비해약 7배증가

 평균출산연령이증가하면서난임부부는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

 2021.11. 국민건강보험난임적용확대

 2023.3. 정부발표

 지자체와협의하여난임시술비소득기준완화등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 
난임휴가확대(연 3일[1일유급]→6일[2일])

난임의이해
 난임이란 1년이상정상적인부부관계를맺었음에도자연임신이되지
않는경우. 만 35세이상의경우 6개월이기준

 난임의원인은여성뿐아니라남성에게도있는경우가상당수

 난임시술과정은정자/난자채취 > 수정및배양 > 이식 (시험관, 체외수정)

 과정단계단계마다실패확률이높음

 과배란을통한난자채취를위해여성몸에무리가가는시술필요

 채취과정에서난자상태확인을위해수차례병원방문진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매우힘든과정

 경제적인지원뿐아니라휴가지원필요

 난임시술과정에서포기하지않고일과가정을병행하려면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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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카페에서일부수정후인용

난임휴가확대필요
 심각한저출생사회에서, 출산을하고자시도하는데어려움을겪는
청년이있다면보다적극적인지원이필요

 출산의지 + 의료기술 + 정부재정지원 + 휴가

 기존연간단위로난임휴가제공에서, 시술별휴가로변경

 채취 3일(분할사용가능) + 이식 3일

 채취과정에서수차례병원방문에필요한휴가일수제공

 이식후휴가는육체적, 정신적으로안정기에필요한최소시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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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됨역량강화; 우리사회가
아이돌봄을지원한다는신호를줄필요

 심각한저출산의근본원인에는 ‘헬조선’이라는부정적인현실과미래
인식과, 이를혼자풀어나가야한다는 ‘각자도생’이라는문제가있음

 우리사회가양육을지원한다는, 육아친화적사회로달라졌음을
보여주는신호가필요

 아이를함께키우도록배려하는문화조성의상징적조치로서,

영유아동반우선주차권발급

우리사회가육아친화적으로달라졌다는신호가필요

 여성우선주차장제도를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바꾸는것만으로는부족

1992년롯데백화점에서여성전용주차장을개설. 이후민간기업과지자체로확산 (법적구속력은없음)
1995년 2월롯데백화점본점지하2층주차장전체를여성전용으로변경
2009년서울시에서 ‘여행(女幸)프로젝트’의일환으로 ‘여성우선주차장’제도를도입
전체 50%를확장혁주차구획으로하고, CCTV 감시에사각이없으며, 주차관리부스에인접하게설치
2018년서울시교통정책과가여성우선주차장의민간부문참여를독려
2022년 8월서울시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일환으로기존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전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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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여성우선주차구역은전체주차면의 10% 이상으로상당규모로
운영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관리가부족

 법적구속력이없는방식으로는실효성이낮고, 불필요한갈등만조장할수있음

 실제로영유아동반가족우선주차구역이있는해외에서도강제성이없는경우에는위반사례가
빈번히발생(영국, 스웨덴등)

 이를해결하기위해선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는장치와및법적인보호가
수반되어야함.

 별도표시가없다면주차를한차량의경우영유아를동반한차량이었는지확인할방법이없음

 장애인우선주차구역처럼주차권을발급해주고이를차량에비치하게함으로써우선권을
분명하게할필요가있음

 영유아를동반한가족에게지원을분명히함으로써이들에대한사회적배려인식을강화

영유아동반우선주차권, 우선주차구역

 영유아 동반가족 우선주차면 구획

 가족 배려 주차면(기존 여성우선주차면)을 영유아 동반가족 주차면으로 구획

 기존 여성우선주차면처럼 왕래가 편리한 출입구 근처에 위치, 임산부가 타고 내리거나,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에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면보다 크기를 키워서 구획, 전체 주차면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함

 장애인우선주차구역처럼 부적격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실시

 영유아 동반가족 우선주차증 발급대상

 임산부에게 1년간 유효한 우선주차증 발급

 영유아동반시 차량에 비치토록 함

 출산 후, 첫만남꾸러미에 3년간 유효한 주차우선증을 포함하여 전달

 첫째아이부터 둘째아이까지 보통 2~3년의 터울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두 명의 아이를 갖는 경

우 임신 기간을 포함하면 약 6년에서 최대 8년까지 우선주차 지원을 받게 됨

영유아동반우선주차권발급및, 
영유아동반차량우선주차구역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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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벗어나려면

 정부부문

 정책의책임과권한을가지고저출산정책을수립, 집행, 평가가
이루어지도록거버넌스체제개선필요

 민간부문

 저출산을가져온일터의문화및규정개정에기업들이나설필요

 이러한변화는기업에게도긍정적임을인식

 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는소비자감소로이어져

 여성의중도퇴사는기업에게도손해

 특히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해서는정부의재정적지원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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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지정토론 - 1

 노 승 은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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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노 승 은(경력단절여성)

1. 육아휴직제도와 현장에서의 괴리

 ○ 본인 역시 커리어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사용과 복직 시기를 조율함.

  - 첫째 출산 시에는 정기인사 시기를 맞추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여 12월에 복직, 타 부서로 발령받음.

  - 둘째는 출산 시에는 산휴만 쓰고 복직하여 원래 부서로 복직하였음.

 ○ 육아휴직은 제도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마음 편히 쓰기는 어려운 상황

  - 인사평가나 인사이동시기와 맞물리는 경우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

  - 남아있는 팀원들에게 업무가 몰리거나 여성들이 많은 부서의 경우 여러 명이 

임신과 출산시기가 맞물리는 경우 더욱 현실적 어려움이 커짐.

 ○ 남성의 경우는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턱 없이 낮으며 육아휴직 이후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현실

  -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직장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짐.

  - 생계형 맞벌이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

 ○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도 부담 

  - 주변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수당의 보조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현실 

  - 사업주에게도 규모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도가 필요

2. 맞벌이 부부에게 베이비시터, 조부모 도움은 필수

 ○ 첫째와 둘째 모두 출퇴근 한국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음.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7시 30분부터 문을 열지만 대부분 

그때부터 아이를 맡기는 가정은 극히 적음.

  - 많은 회사 동료들은 조부모의 전폭적인 육아 도움을 받지만, 그 경우 둘째를 

포기하거나 조부모님의 건강 악화 등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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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가정에서도 부담스러운 수준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 둘째 때 07시 출근 18시 퇴근하시는 한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2019년 당시 

급여가 250만원 수준

  - 최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조선족 아주머니 월 280만원, 우리나라 아주

머님 월 450만원 수준

 ○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조선족이나, 필리핀 등 외국인 아주머니의 경우 월 급여는 저렴하지만 불법

체류 신분이 많아 아이를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국가차원에서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시스템을 갖추어 준다면 나름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됨.

3. 육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 한자녀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현실적 불가능

  - 다자녀의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면서 1자녀의 경우 입소가 더욱 치열해짐.

  - 직장어린이집은 경쟁이 치열하여 들어가기 어렵고, 대상 기업은 대부분 대부분 

과태료로 대신하고 있음.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

이집 환경 필요

  -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 

 ○ 사립 유치원 비용 지원

  - 국공립 유치원의 수 역시 많이 부족함.

  - 사립 유치원의 경우 부모가 월 30~7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함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방과 후 수업, 2시 이후 유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비용에 대한 지원 부족)

 ○ 육아 지원 제도 신청의 복잡함

  - 육아수당 및 지원제도의 통합이 필요

  - 소득에 기반을 둔 지원과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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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지정토론 - 2

 최 성 균 사무총장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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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 = 유아무상교육 = 저출생 해결 -

  최 성 균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

초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곧 도래한다고 한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과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갈수록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초 저출생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가는 유아기 교육의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을 그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유아교육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교육에 들어

가는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에서는 이미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위한 

최우선 방안은 유아 무상교육이며, 유아무상교육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유아교육법에는 무상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상은 국·공립유치원만 무

상교육이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별도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

고 발표했으나 학부모에게 얼마나 감소시켜 줄지는 나와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 

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
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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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아무상교육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에 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71.3%가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그만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출산을 하는데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고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서 밝

히고 있다. (2021.9. ‘서울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와 추후 과제: 학부

모 만족도와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 박창현･이덕난)

강원도교육청의 ‘2017~2019학년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유

치원, 사립유치원 등 교육기관 선호 기준으로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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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을 저출생으로 인해 가장 빨리 영향을 받게 되는 유치원부터 실시하여

야 하나 그동안의 무상교육 관련 정책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립유치원만 무상

교육이 안 되고 있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사립 ×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2023년 2월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중 

<연령대별 평균소득>을 보면 20~30대보다 40~50대의 소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자녀가 많은 30대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은 낮음에도 교육비 부담을 해

야 하고, 오히려 30대 학부모들에 비해 높은 소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40~50

대 학부모들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무상교육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

릴 수 없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모두 온전한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룰 이유

가 없다. 무상교육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부모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미룰 이유가 없다. 

< 연령대별 평균소득 >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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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2년 기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85,327

명 유아들의 학부모들은 대략 7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학부모들에

게 조속히 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부부와 예비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

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최우선 방

안이 될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유치원은 총 8,562개 (국공립 5,116, 사립 3,446) 이다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유치원 수 5,116 개소 (59.8%) 3,446 개소 (40.2%) 8,562 개소 

유아 수 167,485 명 (30.3%) 385,327 명 (69.7%) 552,812 명 

학부모 
부담금(월)

7,694원 167,880원 ’22.4.기준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예상)

7,763억 원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지난 정부 때 공립 유치원 40% 확대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많이 늘어났

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167,485명,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

아는 385,327명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학부모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 되는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

들의 요구는 무상교육인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형태인 단설유치원 한 곳을 지으려면 최소 100억 원 이

상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 재정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돌리는 

것이 취원율 40%를 목표로 확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취원

율 30.3%인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에 더 다가

가는 것이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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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에 유치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원아1

인당 교육비 현황표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과 형태가 비슷한 공립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해보면 사립유치원은 55만7천 원인반면 공립단설유치원은 76

만천원이다. 이미 2016년도에 공·사립간 원아 1인당 월 교육비 차이가 20만4천

이나 난다.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를 원아1인당 평균 환산한 금액 

15만7천을 합산하면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1인당 교육비는 92만원이다. 사립유

치원에 비해 36만 원 정도 높다. 

연도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공립유치원 유아수 유아당 월비용
‘19~’23 평균 330,762,963,400원 174,426명 157,355원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 https://eduinfo.go.kr/)

그동안 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될 것이

며, 강원도지역 조사에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공립유

치원 원아1인당 월 교육비가 140만원 넘는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에 비해 2배 이

상 교육비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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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비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육비 부담이 없는 곳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

보았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학부모의 평등권과 선택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표명해 왔지만, 국·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8천원을 부담하는 것이 출발선이 평

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만 교육기관 선택

권을 박탈당하고 평등권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2024년부터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역시 공·사립유치원이 평

등한 무상교육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저출생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가 절반도 안되는 사립유치원을 통한 효율적 재정 정책이 가능함에도 

계속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 지출로 인해 교육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다. 

안타깝게도 저출생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폐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립유

치원에 대한 확대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올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는 2027년이 되면 공립유치원은 50%가 넘고 사립유치원 수는 2022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한사협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미래의 유아와 학부모들이 

어딜 다니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대재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30%만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이 아니라 70% 유아와 학부모

들도 혜택을 받는 효율적인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가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비 부부 및 예비 학부모들에게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생애 첫 교육인 유아교육을 온전히 책임질 때 비로소 

출생률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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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지정토론 - 3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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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 저출산대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최 종 찬(건전재정포럼 대표)

1. 그동안 저출산대책의 문제점

1-1.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에도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역대 정부나 정치권이 무관심하였음.

 ○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임에도 금년 3월, 7년 만에 처음으로 

대책회의 주재

 ○ 재정투입도 우리나라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높은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투입

  - 15년간 280조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육, 돌봄, 아동수당 등 저출산과 

직접 관련 가족지출 예산은 50% 수준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

  - 2022년 저출산 예산 51조 7000억 원 중 전세 임대 등 주거비 예산이 46% 

구분 한국 OECD평균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평균

가족예산/GDP 1.56% 2.29% 3.37%

  - 가족예산 중 아동수당 등 현금지급은 한국 0.32%, OECD평균 1.12%의 

1/3 수준

  - 저출산대책에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약도 쓰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함. 주거비를 포함시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과대 포장 

발표

1-2. 컨트롤타워 부재

 ○ 대책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사실상 총 책임자는 부위원장임, 복지부장관이 

간사

  - 그동안 부위원장은 정치인인 김상희, 서형수, 나경원 현재는 동서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김영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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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전문성 없는 정치인이 거쳐 가는 자리(?),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4번째 부위원장, 그동안 부위원장의 위상을 볼 때 과연 조정력 발

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

  - 실무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도 정책 조정 기능하기에는 미약.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등과 실무협의 잘되겠나?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기에는 역

부족

2.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대로 가면 2050년 노인 인구가 40% 상회, 경제성장률은 0% 접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부채는 불감당 수준, 출생아 감소로 국방력 유지도 곤란

  * 현재 일본 고령화률 28%, 국가부채비율 250% 수준, 세계 최고

2-1. 컨트롤타워 강화

 ○ 정부 모든 부처와 기업계 등 전 국민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무총리급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발탁

 ○ 육아 휴직,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등 많은 저출산대책이 기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으로 경제 단체장 참여 확대, 또한 

범국민적 관심사 제고와 참여가 중요함으로 종교계 등 각계 참여 확대

 ○ 대통령실에 저출산 수석비서관 신설하여 간사 기능 수행, 예산 지원, 각 부처 

협의 조정 면에서 총괄 기능 강화 필요

2-2. 추가 추진 과제

 ○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비 완전 무료화

  - 현재 사립유치원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 학부모가 부담.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보육비 완전 무료화

  -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보다는 voucher 지원으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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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휴가를 1개월로 확대, 기업계 인식 제고와 지원 필요

  - 육아 도우미 외국인 취업 완전 허용

  -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최저임금 예외 적용으로 채용 부담 완화

 ○ 아동수당 확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아동 수당이 

적음 [ 한국 출산율(2022년): 0.78명 / OECD 평균(2020년): 1.59명 ]

  - 현행: 8세까지 월 10만원

  - 개선: 18세까지 하위 70% 저소득층 : 첫째, 월30만원, 둘째, 월 50만원

  - 재원 조달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등.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초

중고 교육재원으로 쓰는데 학생 수는 급감하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원 여유가 많음.

  * 학생 1인당 교부금: 2013년 625만원, 2023년 1,528만원으로 급증

  ** 아동수당 외국 예: 독일은 18세까지 월 30만원 수준 지원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많은 나라가 16세 또는 18세까지 월 10만원∼

30만원 지급

 ○ 이민 확대

  - 출산율 제고만으로 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억제 어려움. 이민 확대 필요

  * 2021년 우리나라 이민자 비중: 3.7% / OECD 평균: 14.3%

3. 저출산 극복이 가장 효과적인 재정건전성 대책임

 ○ 고령화가 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지급수요와 의료비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여 국가부채는 크게 늘어날 것임.

  - 일본은 1990년대 고령화율이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16%에 국가부채비율이 

GDP대비 60%였으나 저출산 지속으로 고령화율 28%에 국가부채비율이 

250% 상회

 ○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이 늘더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출은 미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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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약         력

 사회자
 - 이계민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발제자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론자
 - 노승은 경력단절여성
 - 최성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
 -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前 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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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계민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

□ 학력

 -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논설실장, 전무이사 주필 (1995~2010)

 -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998~2002)

 -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1~2004)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02~2004)

 - 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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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회학 석사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요 경력

 - 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 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 독일연방인구연구소 방문연구원

 - 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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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노승은 경력단절여성

□ 학력

 - 한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주요 경력

 -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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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최성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

□ 학력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주요 경력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장

 - 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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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 학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 Wharton School 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

 -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

 -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 제11대 건설교통부 장관

 -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

 - (재)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현) 건전재정포럼 대표

- 49 -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HistoryItem_V1
   Nup
        
     Trim unused space from sheets: no
     Allow pages to be scaled: yes
     Margins and crop marks: none
     Sheet size: 8.268 x 11.693 inches / 210.0 x 297.0 mm
     Sheet orientation: tall
     Scale by 101.00 %
     Align: centre
     Registration colour: Black
      

        
     0.0000
     10.0001
     20.0001
     0
     Corners
     0.2999
     ToFit
     1
     1
     1.0100
     0
     0 
     1
     0.0000
     0
            
       D:20230504154940
       841.8898
       a4
       Blank
       595.2756
          

     Tall
     2740
     308
    
    
     0.0000
     Black
     C
     0
            
       CurrentAVDoc
          

     0.0000
     0
     2
     0
     1
     0 
      

        
     QITE_QuiteImposingPlus3
     Quite Imposing Plus 3.0c
     Quite Imposing Plus 3
     1
      

   1
  

 HistoryList_V1
 qi2base





